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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 적발률과 담합 형성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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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제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로서 현재 세계 약 40 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공정거래백서, 201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역할은 크게 사전적 역할과 사후적 역할로 나눌 수 있다. 자진신

고자 감면제도는 기업들이 담합에 가담함으로써 얻는 기대이익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담합

이 형성될 확률을 낮춘다. 이러한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사전에 억제시키는 역할은, 담

합으로 야기되는 소비자와 여타 경쟁기업에의 피해를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후적

으로 담합을 약화시켜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률을 향상시킨다. 실제로 이미 형성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이인권, 2007). 

하지만, 자진신고 또는 협조를 하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구체적이며 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조사 기간을 단축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적 역할은 경쟁당국의 한정된 예산과 인

력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해 준다. 이러한 자신신고자 감면제도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한국은 1997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75-100% 면제 그리고 1순위 조사협조자에게는 과징금의 50% 이상의 면제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2005년도의 개정은 1순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

를 부여했다는 면에서 획기적인 개정으로 고려된다.2) 

   따라서, 본 논문은 2005년에 이루어진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 적발

력을 제고하고 담합의 형성을 억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다. 실증분석에

서는 Miller (2008)의 모형을 적용하여 1998년 4월부터 2011년 9월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

원회의 심결을 거친 462건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포아송 회

귀분석방법을 적용하고, 평균담합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담합의 모

집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는데 있다.3) 2005년의 개정이 담합의 적발률을 제고하였다는 

가설은 모든 실증분석에서 지지되었고, 담합의 형성률을 감소시켰다는 가설은 부분적이나마 

일부의 실증분석에서 지지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 소개하

고, 미국과 유럽 연합의 제도를 중심으로 각 제도에서의 감면 혜택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어 

서술한다. 제 III장에서는 본 논문의 바탕이 되는 이론 모형과 실증 모형을 서술한다. 그리

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살펴

본다. 제  IV장에서는 포아송 회귀 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제 V장에서는 결론

과 시사점을 서술한다.

1) 자신신고자 감면제도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로는 Harrington(2008), Harrington and Chang 

(2009), Motta and Polo (2003), Spagnolo(2008) 등을 들 수 있다. 해외의 실증적 연구로는 Miller(2008), 

Brenner(2009), Zhou(2012)등이 있고, 한국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는 권남훈(2010), 김나영·김영산(2010), 

Choi(2012), Choi와 Hahn (2013) 그리고 Ko와 Jeong (2013)등이 있다.

2)  2005년 개정에서의 과징금의 완전면제는, 미국의 1993년 개정과 유럽연합의 2002년 개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미국과 유럽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신청의 급증을 경험하였고, 따라서 담합의 적

발 건수도 급증하였다. 한국 또한 2005년 개정 이전 총 7건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한 담합의 적발이 

있었던 것에 비해 2005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32건의 담합이 자진신고자 제도가 적

용되어 적발되었다.

3) 기존의 실증 논문들은, ‘적발된’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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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총 건수 34 47 43 47 23 35 46 45 44 65 61 62 71 623

과징금 부과건수 15 15 8 14 11 14 21 27 24 43 21 26 34 27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건수

(과징금부과 사건수)

1

(1)

1

(1)

-

-

2

(1)

1

(1)

2

(0)

7

(6)

7

(6)

10

(10)

21

(20)

17

(13)

18

(18)

32

(29)

119

(10

6)

과징금부과 건수 대비 

제도적용 건수 비율
6.7 6.7 - 7.1 9.1 0.0 28.6 22.2 41.7 46.5 61.9 69.2 85.3 38.8

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1.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4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4) 도입초

기에는 공정위가 조사를 하기 이전 자진 신고한 1순위 신고자에게만 최대 70%의 감면 혜

택을 부여하였는데 1999년과 2000년 각각 단 1건씩만 제보가 이어지는 등 적용 실적이 미

비하였다. 이후 공정위는 2001년의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75% 이상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조사 개시 이후의 1순위 자진협조자에게는 과

징금의 50%이상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감면혜택이 공정위의 재량에 의해 결정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자진신고자(또는 자진협조자)에게 있어서는 제도 이용에 의한 비용

과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3년간 적발된 약 150건의 

부당한 공동행위 중 5건만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되었다는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자

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이용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05년도 개정 이후이다. 1순위 자진

신고자와 1순위 조사협조자 모두에게 10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와 조

사협조자에게도 30%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정위의 재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확

실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이외의 담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사중인 담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추가감면제도

(Amnesty Plus)를 도입하였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적발된 부당한 공동행위 

46건 중 7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해마

다 이용실적이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71개의 담합사건 중 32개 사건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적용되어 그 비중이 45.0%이상이고, 과징금이 부과된 34개의 사건 중 29개의 사건

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사건으로 그 비중이 85.3%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대표적인 담합 사건으로는, LPG 담합사건(2009), 밀가루 담합 사건(2006), 설탕 담

합 사건(2007), ATM 담합 사건(2011)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담합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과 시장 경쟁을 저하시킨 담합 관련 기업들이 자진신

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하여 거액의 과징금의 감면을 받으면서 제도의 남용에 대한 비판이 이

어졌다. 특히 대기업의 남용사례들이 잇단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2012년 공정위는 감면 혜

택을 한 번 적용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다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

록 개정을 하는 등,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보안되고 있다. 

<표 1>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건수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건수(단위: 건)

4) 권남훈(2010), 김나영·김영산(2010) 등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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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2012),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2013).

2. 자진신고자 감면율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제도 비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현재 40 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담합의 형성 억제와 

적발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 각국의 제도는 도입이후 수 차

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자 지위의 자동 부여를 통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용함에 있어 비용과 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각국의 제도는 감면 혜택을 부여받는 조사신고자와 조사협

조자의 수 그리고 그 감면율에서 상이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의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자진신고자 제도에서의 감면 비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

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입 이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1993년

의 개정이 가장 획기적인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3년 이전에는 1순위 신고자에게만 

100% 감면혜택이 부여되었으나, 1993년의 개정으로 1순위 자신 협조자에게도 100% 감면 

혜택이 부여 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총 17건의 신청으로 평균 매년 1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사건당 최대 과징금은 3백만 달러였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매달 약 1-2 건의 신청이 있

어 월평균 신청건수가 약 20배의 증가를 보였다. 1999년의 비타민 담합 사건은 담합에 가

담한 Hoffman LaRoche사와 BASH사가 각각 5 억달러와 2.5 억달러의 최대 과징금을 부

과받은 사건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적발된 사건이다. 1997년-2004년 동안 미

국의 법무부가 카르텔에 부과한 과징금의 90% 이상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사건

에 부과되었다. 유럽연합의 경우, 1996년 도입 후 2002년 개정이 이루어졌다. 1순위 자진

신고자의 감면율이 75-100%의 영역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완전 면책 되도록 개정이 되었다. 또한, 1순위 조사 협조자의 경우에는 

50-75%에서 그 폭이 30-100%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에 있어서도 1996-2002년간 자진 

신고자 제도에의 신청이 총 16건에 그쳤으나, 2002년 한 해에 총 92건의 신청이 있었다. 

제도의 신청이 증가함과 동시에 많은 담합이 면책과 감경을 부여받아 담합의 평균 과징금 

또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뒤늦게 2005년 4월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는 완전 면책을 1순위 조사 

협조자에게는 3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각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완전 면책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

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적발된 담합의 수는 급

격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담합 적발 건수의 증가가 지속되

었으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카르텔의 적발 건수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담합의 적발 건수

의 증가 (또는 정체) 그리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건수의 증가가, 실제적인 담합의 형

성저지와 적발율 향상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담합 형성의 증가에서 오는 것인지는 다음 

장의 실증분석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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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시전 조사개시후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

한국 1997 -70 　 　 　 　 　 　 　

　 2001
75-10

0
 　 　 50 　 　 　

　 2005 100 30 　 　 100 30 　 　

미국 1978 재량 　 　 　  　 　 　

　 1993 100 　 　 　 100 　 　 　

유럽연합 1996
75-10

0
10-50 10-50 10-50 50-75 10-50 10-50 10-50

　 2002 100 30-50 20-30 20이하 30-50 20-30 20이하 20이하

일본 2005 100 50 30a 　 30 30 30 　

<표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감면비율 (단위 : %)

주) 1.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09), 손영화(2010), 일본 공정취인위원회(2006), Choi and 

Hahn(2013), Lynch(2011),  2. 5순위까지 3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Ⅲ. 분석 모형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데이터에 포아송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게 과징금의 100%을 부여한 2005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

정이 담합의 적발률과 형성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이 되는 Miller(2008)의 모형을 소개하고, Harrington과 Chang(2009) 그

리고 Zhou(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담합기간에 대한 가설도 정리한다. 

 1. 분석의 이론 모형

    Miller(2008), Harrington과 Chang(2009) 그리고 Zhou(2012)의 연구는, 실제 관찰되

는 담합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찰되지 않는 담합들을 포함한 담합의 모집단에 대해 논리적 

추론을 이끌어 내는 이론 모형을 발전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Harrington과 

Chang(2009)은 담합의 형성률과 적발률의 변화가 적발된 담합의 건수와 그 담합기간에 어

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론적인 도출을 하였고, Miller(2008)와 Zhou(2012)은 이러한 이

론이 실증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실증 모형을 마련하였다. Miller(2008)의 모형은 적발된 

담합 건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Zhou (2012)는 적발된 담합의 담합 기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절에서는  Miller(2008)의 모형을 정리한다.

  Miller(2008)는 시장에 존재하는 전체 산업의 수가 이라고 가정하고, 기에 담합 중인 

산업의 수와 경쟁 중인 산업의 수를 각각 와   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기에 경쟁 상태

인 산업이  기에 담합할 확률은  ,  t기에 담합중인 산업이  기에 적발될 확률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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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담합을 중지할 확률을 라고 한다. 즉, 는 담합의 형

성률이고, 는 담합의 적발률로써, 본 연구는 2005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이 두 매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실증분석을 행한다. 경쟁과 담합을 하는 산업들에 대한 

분포가 제1차 마르코프 과정(first-order Markov process)를 따른다고 가정시, 정상상태(st  

eady state)에서의 경쟁 산업수와 답합 산업수는 다음과 같다.

(1)  기에서의 담합과 경쟁을 하는 산업 수에 대한 기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정상상태에서의 담합과 경쟁을 하는 산업의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 (   ) 이 이루어지기 전의 담합의 형성률, 적발률, 그리고 

중지확률을  ,  , 라고 하면, 아래 (3)과 같이 제도의 개정 전 담합으로 적발되는 산업

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으로 담합 형성률과 적발률이 

 , 로 변화하는 경우, 담합으로 적발되는 산업의 수는 다음과 같이 수렴하게 된다.

(3) 제도의 개정전, 적발되는 담합 산업의 수 :

         



(4) 제도의 개정 후, 적발되는 담합 산업의 수의 수렴: 

lim
→∞
         



   (3)과 (4)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 1. 제도 개정 이후, 담합적발 건수의 증가는 적발률의 향상에 기인한다. 

가설 2. 제도 개정 이후 담합적발 건수가 개정 전의 적발건수 이하로 조정이 되는 것은 담

합 형성률이 낮아졌음에 기인한다.

  

    Miller(2008)는 다양한 담합 형성률과 적발률의 조합을 바탕으로 적발되는 담합수의 패

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담합 적발률이 향상되는 경우, 담합적발 건수의 급격한 

증가(spike)가 관찰된다 (가설1). 담합 형성률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담합적발 건수가 이전보

다 감소한다 (가설2). 하지만 형성률의 감소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담합적발 건수가 이전보

다 증가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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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Zhou(2012)는 담합 형성률과 적발률의 변화가 담합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기간분석(Duration analysis)을 시도한다.6) Zhou(2012)와 Harrington과 Chang 

(2009)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제도 개정으로 약한 담합들이 적발되어 해체되고, 안정적이고 강한 담합들이 담합 

모집단에 남게 된다. 강한 담합이 적발되면서 평균 담합기간은 제도 개정 이전에 비해 단기

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가설 4. 제도 개정 이후, 장기적으로 적발된 담합의 평균 담합기간은 가설3에서의 단기적 

평균 담합기간에 비해 줄어든다.

 2. 분석의 실증 모형

  Miller(2008)는 이론적 예측에 대한 실증적 검정을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포

아송 회귀분석은 사건이 일어난 횟수 등을 분석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꼭 포아송 분포에서 생성되지 않더라도 일치추정량

(consistent estimator)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에 적발된 담합산업의 수를 가 다음과 같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5)       

exp  
      

  

   위 식의 는 기에 적발되는 담합산업 수의 기대값으로 다음과 같다.

(6)               exp′

   종속변수는 적발된 담합의 수이고, 는 담합적발 건수를 설명하는 설명변수를 포함한

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주요 설명 변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정을 나타내는 가변수로 

2005년 개정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1의 값을, 그 이전에는 0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시간변수 Time1와 Time2의 다항식이 설명 변수에 포함된다. Time1의 경

우는 첫 기에는 1의 값을 갖고 그 다음 기에는 2의 값을, 그 다음 기에는 3의 값을 갖는 

방식으로 구성된 추세변수 (trend variable)이고 Time 2의 경우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

정시기까지는 0의 값을 갖고 그 다음 기부터 값이 1씩 증가하는 추세변수이다. 또한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 변수와 전기 대비 국민총생산 변화율 변수를 통제변수로 넣어 실증분석의 결

과가 일관성을 지니는지 살펴본다. 

   앞서 제시된 <가설 1>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정 가변수의 계수가 양의 값

을 갖는지를 검증한다. 양의 계수는, 실증 모형에 있어서 즉각적인 담합적발 건수의 증가를 

5) 예를 들어, 담합 적발률이   에서    로 향상되고, 담합 형성률이    에서 

  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적발건수가 이전보다 감소한다. 반면, 담합 적발률이   에서 

   로 향상되고, 담합 형성률이    에서   로 약간의 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한다.

6) Zhou(2012)의 논문 또한 Harrington 과 Chang (2009)의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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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며 따라서 이는 제도의 개정을 통해 담합 적발률이 향상되었는지를 나타내 준다.

   <가설 2>에 대해서는, 개정이후 (   )의 담합 적발건수의 추정치가  개정 이전(   )

의 추정치보다 작아지는 지(   ≫  ≥        ≫      )를 검증하여 담합의 

형성률이 낮아졌는지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Miller(2008)의 가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적발된 담합을 담합형성일

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발된 담합의 평균담합기간을 구하여 보고 Zhou (2012)의 

가설 검정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3. 자료

   본 연구는, 1981년에서 2011년까지 총 31년간 공정위 심결을 거친 577건의 부당공동

행위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시기별 담합적발건수, 담합이 형성된 시기와 해체

된 시기 등을 사용한다.7) 실증분석 대상 기간은,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어 

실행된 지 1년이 지난 후인 1998년 4월부터 2011년 9월로 한정한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의 도입 이전에는 정치,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담합의 적발이 어려웠고, 정보의 공개 역시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의 형성률과 적발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 이전 및 도입이후 1년 간의 담합건

수를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3>와 <그림1>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담합적발 

건수에 관한 기초통계량 및 추이를 보여준다. 각 기(t)는 6개월을 가정하여, 1998년4월

-1998년9월이 첫 기간이 되며, 실증분석 기간은 총 27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진다.8) <그림

1>에서의 수직선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시행된 2005년4월을 나타낸다. 

   실증 분석 기간 동안 총 462건의 담합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6개월 당 평균 약 17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제도 개정 이전에는 197건이 적발되어 6개월 평균 14건의 담합이 

적발되었고, 제도 개정 이후에는 265건의 담합이 적발되어 6개월 평균 20건의 담합이 적발

되었다. 즉, 2005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 이후 담합의 적발건수는 이전에 비해 연평

균 12건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그림1.1>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담합의 적발 

건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기간인 2011년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무려 42건이나 되

는 담합이 적발되어 스파이크로 나타난다. 개정이 시행된 2005년 4월을 중심으로 담합 적

발 건수가 약간 증가하였고 전체 기간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상향함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

의 담합 적발건수는 앞서 제시된 <가설1>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가설2>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기간별 적발된 담합의 수 (단위 : 6개월) 

  

7) 이 데이터베이스는 SSK 경쟁정책과 경쟁법의 선진화 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심결서를 토대

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8) Miller (2008)의 경우, 1985년에서 200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6개월을 한 기간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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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er(2008)의 경우, 심결서에서 정의된 상품시장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고 각 산업

에 있어서 적발된 첫 번째 담합만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동일 산업에 

속하면서 다른 지역 시장에서 행해진 담합들의 경우 다수의 심결서가 존재하지만 실증분석

에는 첫 번째 담합만을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 동일 산업내 담합의 85%가 최초 적발 시점

으로부터 5년 내에 적발되고, 이 중 약 68%의 담합이 다른 지역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이들을 제외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담합 조사 및 입증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가 비슷하

지만 다른 산업내의 담합의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생효과가 실증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의 담합이 복수의 담합으로 계산되는 측정 오차

도 감소시키고자 동일 산업 내 최초의 담합적발 건만을 포함한다. 즉, 연관성이 없는 독립

적인 담합만을 포함한다. 

   Miller(2008)의 자료 추출 방식을 따라, 한국의 담합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 산업 내 최

초의 담합적발 건을 추출할 경우, 총 적발담합 건수는 148개이고, 각 기당 평균 5.5개의 담

합적발이 이루어 졌다. 제도 개정 이전에는 각 기당 약 6.4개의 담합적발이 이루어졌고, 제

도 개정 이후에는 각 기당 약 4.5개의 담합적발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적발 건수

의 변화 추이는 <그림1.2>에 나타나 있다. 개정 시기에 적발건수가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 기간으로 보았을 때 적발 건수의 하향 추세가 나타난다. 

   이 때, 동일 산업군에 대한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4자리 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한다.9) 예를 들어, 석유정제물 재처리업으로 분류된 산업(한국 표준 산업분류코드:1922)의 

경우 총 6개의 담합적발이 존재한다. 이 중 3개의 담합과 2개의 담합이 각각 동일시기에 

형성되었고, 4개 담합의 종료일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4개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의 조사시기가 비슷하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기업 중 한 기업은  6개의 사건 모두에 개입

되어 있고, 다른 한 기업은 5개의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10)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한국 표준 

산업분류코드:7212)의 경우, 총 9개의 입찰담합이 존재하는데 2006년 1월과 2월 경북내의 

각 지역(고령군, 구미시, 봉화군, 예천군, 영덕군, 영천시, 울진군, 청송군, 의성군)에서 발주

된 실시설계 용역에서의 담합이다.11) 담합의 시작시기와 종료 시기 및 공정위의 조사시작 

시기이 유사하며, 담합사건에 대한 조치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으로 판단하

였을 때 위 담합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즉, 동일 산업 내에서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고 적발이 되는 담합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합의 조사와 입증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로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9) 본 연구에서는 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전성훈(2007), 김현종(2010) 등의 연구에 따라 동일 산업

군 분류 시 시장 획정에 있어  대체성, 보완성, 가격탄력성, 시장의 지리적 영역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정확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0) 석유정제물 재처리업의 6개 담합사건은, 6개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07제카2869),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07제카2870),4개 에틸렌옥시사이드(EO)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08제카1173),6개 스티렌모노머(SM)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08제카1168), 4개 자일렌(XL)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08제카1170),4

개 톨루엔(TL)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08제카1169)이다. 

11) 9개의 담합사건은, 경북 의성군  발주 시설계용역 입찰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6

구사1391), 경북고령군 발주 실시설계용역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6구사

1394), 경북구미시 발주 실시설계용역 입찰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6구사1393), 경

북예천군 발주 실시설계용역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6구사1392), 경북 영덕군 

발주 시설계용역 입찰참가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6구사1390), 경북 영천시 발주 시설

계용역 입찰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6구사2207), 경북 울진군 발주 시설계용역 입

찰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6구사2206), 경북 청송군 발주 시설계용역 입찰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6구사2319), 경북 봉화군 발주 시설계용역 입찰참가 3개사업자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6구사275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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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수월해지며, 동일 기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4자리 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유사하지 않지만 동일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실증분석에 포함되지 않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실증분

석의 결과에 편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발된 전체 담합사건을 포함한 회귀분석과 각 산업에서 적발된 첫 

번째 담합사건만 포함한 회귀분석 모두를 시행한다. 또한, 6개월 단위 담합적발 건수이외에

도 3개월 단위의 담합적발건수 분석도 시행한다.  

10
20

30
40

di
sc

ov
e
rie

s

1998q3 2001q3 2004q3 2007q3 2010q3
date

0
5

10
15

di
sc

ov
e
rie

s

1998q3 2001q3 2004q3 2007q3 2010q3
date

 



11

Ⅳ. 실증분석 결과

1.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표4>은 포아송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1)은 각 기당 전체 담합적발 건수가 

종속변수이다. 모형(2), (3), (4)는 Miller (2008)의 자료 추줄 방식을 따라 각 산업 내 첫 

번째 적발된 담합 건수가 종속변수이다. 모형(3)는 모형(2)의 Time2 다항식을 6차로 변형

시킨 모형이고, 모형(4)는 3개월 단위기간을 사용한다.

   전체 담합적발 건수를 포함한 모형(1)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 가변수의 계

수가 0.4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 이는 2005년 개정으로 인해 담합 적

발률이 50%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가설1의 이론적 예측을 지지한다.12) 추세변수 Time1와 

Time2는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고, 각각 1차항과 4차항까지 포함되었다. 

   그리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 형성률을 감소시켰는지 검정하기 위해, 포

아송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각 기의 담합적발 건수 ()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정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평균치을 비교하는 t-검정을 시행하였다.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정이후의 담합적발 건수는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그리고 

개정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검정통계량은 <표4>의 

2.846과 3.024이었다. 이는 제도 개정 이후의 적발건수 추정치가 제도 개정 시기 이전의 

추정치에 비해 증가하였고 따라서 제도의 개정으로 담합의 형성률이 낮아졌다는 가설을 지

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적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 적발률의 제고에는 기여

하였으나 담합 형성률의 감소에의 기여가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합 형성률이 낮아졌

을지라도 미약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담합 적발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13) 반면, 2005년의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도개정 이후의 약 6년간의 데이터가 

가설 검정을 하기에는 충분히 길지 않아 가설 검정의 결과를 내리는데 어려울 수 있다.14) 

또한 Miller (2008)의 지적처럼, 중복된 담합 또는 담합의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적발된 

담합들이 함께 분석됨으로써 담합 형성률을 추정하는데 편이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존재한

다. 

   따라서, 모형(2),(3),(4)는 각 산업 내 적발된 첫 담합만을 고려하였다. 모형(2)에서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개정 가변수의 계수는 0.3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 즉, 

담합 적발률이 45.7% 증가했음을 의미한다.15) 그리고, 담합 형성률 감소에 대한 검정통계

량은 <표6>의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제도 개정 

이후의 적발건수 추정치가 제도 개선 시기의 적발건수 추정치보다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제도의 개정으로 담합 형성률이 떨어졌음을 지지하는 실증적 분석결과이다. 

   모형(3)는 모형(2)의 Time2 다항식을 6차로 변형시킨 것으로, 제도개정 가변수의 계수

는 0.227로 담합적발 건수에 양의 영향을 주며 이는 적발건수가 25.5% 증가했음을 의미한

다. 또한 담합 형성률의 감소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4)은 모형(1),(2)와 동일 설명변수를 사용였으나, 3개월 단위의 담합 적발 건수를 표

12) 1.50=exp(0.406)

13) 각주 5) 참조.

14)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Miller(2008)의 경우, 1993년의 자진신고자 감

면제도 개정이후 약 12년간의 자료가 이용가능 하였다. 

15) 1.457=exp(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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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사용한 분석으로, 총 54개의 기간이 사용되었다. 모형(4) 또한 제도개정 가변수의 

계수가 0.603으로 양의 값을 가지며, 이는 담합적발 수가 82.8%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

한, 제도 개정 이후의 적발 건수 추정치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정 시기에 비하여 떨어지

는가에 관한 가설 검정에서도 검정통계량이 –4.969와 -5.107로 1% 유의수준 이내로 유의

미하였다. 

   미국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 Miller(2008)는, 각 산업 내 첫 번째 

담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도의 개정이 담합 적발력을 제고하고 담합 형성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음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담합데이타에 동일한 자료 추출 방식을 사용한 모형 

(2)-(4)에서 본 연구는  Miller (2008)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전체 담

합을 고려한 경우, 담합 형성률이 낮아졌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한다.16) 이는 담합 형성률

의 미약한 감소, 자료 기간의 제약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발된 담합들의 포함으로 인한 파라

미터의 편이 존재 등 여러 이유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17)  

<표 4>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I

(1)

전체 담합

(2)

각 산업의 

첫 번째 담합

(3)

각 산업의 

첫 번째 담합

(4)

각 산업의 

첫 번째 담합

0.406***

(0.086)

0.377**

(0.156)

0.227**

(0.112)

0.603**

(0.244)

1차 1차 1차 1차

4차 4차 6차 4차

6개월 6개월 6개월 3개월

   0.241 0.117 0.178 0.069

27 27 27 54

2.846*** -3.256*** -2.485*** -4.969***

3.024*** -3.000*** -2.323*** -5.108***

주: 1. 괄호안의 수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2. *, **, *** 는 각각 10퍼센트, 5퍼센트, 1퍼센

트 수준에서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그림 2>는, 기간별 실제 담합 적발 건수(점으로 표시)와 모형(2)과 (4)에서 담합 적발 

건수 추정치(선)를 보여준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정 이전까지는 담합의 적발 건수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담합 적발 건수 추정치(선)도 우하향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는 포아송 회귀분석에서 우하향하는 Time1변수로 설명되어 진다. 그러나 개정 이후 실제 

담합 적발 건수와 그 추정치의 변화 추세는 뚜렷이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4차항의 

Time2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수직선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

로, 이 시기에 제도 개정 기간의 추정치가 급격한 상승을 나타낸다. 즉, 가설1의 담합적발 

16) Miller(2008)의 경우 전체 담합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전체 담합 적발 건수 패

턴(Miller (2008), Figure 2)을 고려할 때 실증분석 시에도 담합 형성률에 대한 가설이 지지될 것으로 고려된

다.

17) 따라서 긴 기간의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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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의 증가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도 개정으로 인해 담합 적발률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가설2의 제도개정 이후의 평균적인 답합적발 건수의 감소도 나타난다. 즉, 개정이

후 각기의 적발 건수의 추정치는 전체적으로 개정 시기의 추정치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표본자료 기간의 끝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가 있다. 3개월의 기간단위를 사용한 

모형(3)에 대한 <그림2.2>도 <그림2.1>과 유사한 유형을 보여준다. 

    이는 마지막 몇 기간에서의 담합적발 건수의 큰 증가가 추정적발 건수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적발된 담합을 살펴보면, 총 31

개의 담합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제조업에서 적발된 비율이 40%를 넘는다. 새로운 산업군에

서 적발된 담합들인 ATM기기 제조업자들의 공동행위,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공

동행위, 피아노 조율사 협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의 담합사건 적발이 포함되어 있고 

22개의 사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31건의 적발 사건 중에는 2005년 4월 이전에 

형성되어 제도개정 이후까지 유지되어 온 9개의 담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진신고자 감

면 제도의 개정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에는 적발되지 않았던 공고한 담합들도 적발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발건수 추정치 증가 기간 동안에 실제로 적발된 담합의 

평균담합기간은 30.97개월로 이전 시기들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특징을 좀 더 면

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담합 지속기간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본다.

 

 <그림 2> 담합 적발 건수 추정치

<2.1> 기간단위가 6개월인 모형 (2)의 추정치     

0
5

10
15

1998q3 2001q3 2004q3 2007q3 2010q3
date

discoveries predicted number of events

                        

 <2.2> 기간단위가 3개월인 모형 (4)의 추정치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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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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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ies predicted number of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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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부과한 과징금액와 전기 대비 GPD변화율을 부가적인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모형(1)-(4)를 재추정한 결과로 <표5>의 결과와 유사하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정 가변수의 계수가 0.398-0.466의 양을 값을 나타내고 따라서 제도개정 이후 

담합 적발률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적발건수의 추정치의 평균을 비교를 위한 t 검

정치가 전체 담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양의 값을 가지고, 각 산업내 첫 번째 담합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 음의 값을 나타낸다. 반면, 다른 통제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

였다. 미국 담합자료에 대한 Miller(2008)의 분석에 있어서도 통제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

을 갖지 못하였고, 추세변수만이 설명력을 가졌다. 이는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적발건수

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이들 변수의 영향력이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각 회귀분석에 있어서, 포아송 회귀분석에서 제약으로 작용하는 과도분산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모형에 의하여 구해진 추정치로 Cameron and Trivedi가 제시한 t-검정 

(C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모형에서 귀무가설 (          )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Breusch-Godfrey LM-test를 사용하여 모형의 자기상관 관

계 존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분산성과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모형에서는 이를 수정하

기 위해 Newey-West의 방법과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Variance Covariance Matrix를 이용하여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표 5>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II

(5)

전체 담합

(6)

각 산업의 

첫 번째 담합

(7)

각 산업의 

첫 번째 담합

(8)

각 산업의 

첫 번째 담합

0.411***

(0.09)

0.398***

(0.153)

0.455***

(0.163)

0.466***

(0.167)

-0.008

(0.023)

-0.035

(0.0647)

-0.023

(0.056)

1.515e-06

(1.204e-06)

1.447e-06

(1.206e-06)

1차 1차 1차 1차

4차 4차 4차 4차

6개월 6개월 6개월 3개월

     0.241 0.118 0.124  0.125

27 27 27 54

2.847*** -3.211*** -3.098*** -3.081***

3.023*** -2.960*** -2.875*** -2.860***

주: 1. 괄호안의 수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2. *, **, *** 는 각각 10퍼센트, 5퍼센트, 1퍼센

트 수준에서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2. 담합 기간을 통한 제도 도입과 제도 개정 효과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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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담합의 적발건수가 아니라 적발된 담합의 지속기간을 살펴봄으로써 담합 

적발률 증감에 대해 추론한다. 이는 Harrington과 Chang (2009), Zhou (2012) 그리고 

Choi와 Hahn (2013)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  

  <표6>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서에서 담합의 형성시기와 종료시기가 명확히 제시된 모든 

담합의 평균담합기간을 보여 준다. 즉 적발된 담합의 담합기간으로써 평균 지속기간은 

18.94개월이다. 

   Harrington 과 Chang(2009)는 담합 적발률의 증가가 안정적이지 못한 약한 담합

(marginal cartel)들이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오고 따라서 담합의 모집단은 안정적인 담합으

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그 이후, 안정적이고 강한 담합들이 해체되기 시작하여 담합의 평균 

지속기간이 개정 이전에 비해 단기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담합 종료일을 기준으로 담합을 나누고 평균 담합기간을 구

하여 본다. <표6>의 마지막 열에서 담합 종료일이 자진신고자 제도가 도입된 1997년 4월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담합의 평균지속기간은 8.5개월이었고, 제도 도입(1997년4월)과 개정

이전(2005년3월) 동안 해체된 담합의 평균지속기간은 12.14개월이며, 개정 이후의 경우 

28.15개월로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는 담합종료일을 분류 기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담합 지속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과 개정으로 

인해 약한 담합들이 즉각적으로 해체된 이후, 강한 담합들이 해체됨으로써 담합지속기간이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도의 도입과 개정이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즉각적인 해체를 극복하고 생존해 

있던 강한 담합들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이 된다. 또한 제도 도입과 개정이후에 새로운 환경

에서 형성된 담합들은 이전의 담합들과 다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적발되는 담합들의 평균 

담합 지속기간이 이전에 비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Harrington and Chang, 

2009). 제도 도입과 개정으로 인해, 짧은 지속기간을 가진 담합들이 형성되는 경우 담합의 

평균지속기간은 장기적으로 짧아지게 된다. <표6>의 마지막 행은 담합 형성일을 기준으로 

분류된 담합의 평균 담합기간이 제도 도입과 개정이후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이는 2011년까지 적발된 담합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고 전체 담합의 모집단으

로부터 계산된 것이 아니기 새로 형성된 담합의 특성에 대한 결론을 주지는 못한다. 

   이에 대해, Zhou(2012)와  Choi와 Hahn(2013)은 담합기간에 대한 기간분석(Duration 

analysis)을 행하였는데, 담합형성일을 기준으로 담합의 표본을 구성하여 제도의 변화가 담

합지속기간에 어떠한 단기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담합종료일을 기준으로 표본을 구

성하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담합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Zhou (2012)

는 유럽연합의 담합 데이터와 미국법무부의 담합데이타를 이용해,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

징금의 100% 면제를 부여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미국의 자진신

고자 감면제도 개정을 통해 담합의 적발율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준다. Choi and Hahn 

(2013)은 한국 담합 데이타를  이용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게 과징금 100% 

면제를 부여한 2005년의 개정이 담합의 적발률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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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형성일

담합종료일 97년3월 이전 97년4월~05년3월 05년4월이후 전체 기간

97년3월 이전 8.5
 (11.05)

8.5
(11.05)

97년4월~05년3월 46.82
 (32.44)

9.32
(12.78)

12.14
(18.00)

05년4월이후 138.29
 (24.89)

55.11
(35.23)

11.04
(12.59)

28.15
(35.67)

전체 기간 27.07
 (41.31)

20.93
(28.83)

11.04
(12.59)

18.94
(28.24)

                 <표 6> 담합형성, 종료일 기준 평균담합기간            (단위 : 1개월)

 주) 1. 출처: Choi and Hahn (2013),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97년4월-2011년9월에 걸쳐 적발된 부당한 공동행위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에 이루어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 적발률과 담합 형성률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포아송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 분석 결과는 담합 적발률을 제고

하였음을 보여 준다. 반면, 담합 형성률에 대한 결과는 적발된 전체 담합을 고려하는 경우

와 한국 표준산업분류 4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동일 산업내에서 적발된 첫 담합만을 고려하

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 담합 고려한 전자의 경우 담합 형성률이 낮아

졌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반면, 첫 번째 담합만을 고려한 후자의 경우 담합 형성률이 

낮아 졌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담합 형성률에 대한 결과의 차이는, 이를 검정하기에는 충

분치 못한 자료 기간의 제약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발된 담합들의 포함으로 인한 파라미터의 

편이 존재 등에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체 담합 고려시 나타나는 담합 적발건수의 증

가는 담합 형성률이 증가하는 경우와 담합 형성률이 미약하게 감소한 경우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담합 형성률의 증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은 장기간의 자료가 축적된 

이후의 차기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독과점 규제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한국의 경우 데이터의 분

석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으며, 이 제도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대체로 축약형

(reduced form)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적발된 담합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 냈었다. 

반면, 본 연구는 Miller(2008)의 모형을 바탕으로 담합의 모집단에 대한 담합 형성률과 담

합 적발률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 내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의 개정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서의 완전 면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담합 관련 사업자들이 담합의 이윤과 동시에 면책에 의해 과징금 감면을 받는다

는 것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따랐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감면율과 대상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하지만, 자진신고자에게 완전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담합의 적발률

이 향상되었으며, 부분적으로나마 담합 형성률이 감소하였다는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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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개정요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18)

  반면, 본 연구는 제도의 개정이 담합 모집단에 대한 적발률과 형성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에 대한 추론을 시도한 첫 논문 중의 하나로서 차후의 많은 연구들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기간의 담합 형성률과 적발률 등이 시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 1차 마르코프 과정을 가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적발된 담합 모집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입찰 담합과 비입찰담합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과 그렇지 않은 담합 등은 각각

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제도의 개정이 이들에 대한 적발률과 형성률에 대해 이질적

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송은지, 2013). 따라서 이를 반영한 모형의 발전은 더 완

성도 높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

면제도의 시행과 개정의 역사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시각

에서의 연구가 차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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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new leniency program in Korea affect cartel formation 

and cartel detection? 

Hyo Won Lee*·Yun Jeong Choi**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cting cartels 

that damages consumer welfare and compet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Korea’s  leniency revision in 2005 on cartel stability by using a Poisson 

regress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new leniency program increases 

the detection rate and decreases the formation rate, confirming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model of Miller(2008).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 full leniency 

to the first applicants under the new leniency program provides some policy 

implication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lenienc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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